
안보리, 이라크 유가산정방식 마찰
미국- 영국 , 유가 소급산정방식 도입 추진 … 러시아 거부권 행사

이라크 석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영국이 제의한 절충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의 하나인 러시아에 의해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라크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미국 주도하에 추진돼온 이라크 수출 유가 소급 산정제를 일부 완화해 영

국이 제의한 이른바 [녹색 리스트] 방안이 안보리에 상정됐으나 러시아에 의해 거부됐다. 유엔이 통제하는 이

라크 석유-식량 교환 프로그램이 발효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 결정이 필요하다.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인 겐나디 가틸로프는 7월12일 녹색 리스트 안이 러시아 석유회사들에 불리한

내용이라고 말해 반대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러시아는 83개국의 1000여 석유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라

크 석유 수입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라크는 미국이 주도해온 유가 소급 산정제가 자국의 석유 수입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면서 계속

강행되면 산유량을 하루 100만배럴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앞서 경고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라크가 2001년 수출 원유에 부당한 프리미엄을 붙임에 따라 유가 소급 산정제 적용이 불

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워왔다. 미국과 영국은 프리미엄이 사담 후세인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불법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라크 수출유가 소급 적용제는 2001년 10월부터 강제 적용돼왔다.

영국이 내놓은 녹색 리스트 제안은 수출유가 적용을 이원화시켜 리스트에 포함되는 석유 수입선에 대해서

는 선적전 유가를 통보하는 반면,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사후에 유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의 방안이 매월말 유가를 적용함으로써 이라크의 강한 반발을 사온 점을 감안해

2주마다 유가를 산정하는 절충안을 2주전 제시했으나 안보리 상임이사국 전원의 찬성을 확보하는데는 실패했

다.

한편, 가틸로프 차석대사는 이라크 석유 수출가격을 매기는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협의

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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